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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視經濟 政策에 대한 視角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1 . 巨視經濟 政策의 基本 目標

□ 통화 및 재정으로 대표되는 거시경제 정책수단은 기본적으로 총수요 관

리 정책이며, 따라서 총수요 측면에서 비롯되는 물가 및 성장의 불안정

성을 극소화하는 데에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통화정책은 총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율을 완만한 (예: 연간

2∼3%)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재정의 자동 경기조절 기능을 활성화하여 단기적인 경기

안정화와 중장기적인 적자재정 고착화 방지를 병행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구조개혁(미시

경제 정책)과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시경

제 정책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수요 확대정책만을 지속하여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이 경우

중장기적인 결과는 성장촉진이 아닌 인플레의 만연으로 나타날 것임.

반면, 거시경제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만이 구조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물가 안정을 비롯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유지가 원활한 구

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바람직.

2 . 最近의 巨視經濟 政策에 대한 評價

□ 이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할 때 금년 상반기의 거시경제 정책은 상당히



긴축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고금리 정책으로 대표되는 상반기의 긴축정책도 절대적인 외

환보유고의 고갈이라는 제약요건 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실제로 긴축정책의 결과 극심한 내수위축이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수

입수요 급감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상수지 흑자폭을 크게 확대함으

로써 외환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임.

< 총수요 충격에 의한 GDP 갭 >

□ 반면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외환유동성 위기의 완화와 함께 통화 및 재

정정책이 이미 확장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한은의 공개시장 조작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인 7% 내외에서 운용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실세금리도 급속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재정도 금년 및 내년의 적자재정 폭을 GDP의 5% 내외까지 확대하

기로 하였으며, 그 대부분을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지출하기

로 결정하여 상당한 경기진작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됨.

3 . 向後 巨視經濟 政策方向

가 . 財政政策



□ 향후 재정정책은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경기 자동조

절 기능을 강화하되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일 필요.

기업부문의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마저 취

약해질 경우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전반의 적응능력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음.

□ 적자재정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지원 이외의 재정지출

을 억제하고 획기적이고 강도 높은 정부 재정개혁으로 지출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64조원의 공채에 대한 이자부담만 매년 7∼8조원에 달할 것이며, 사

회안전망 관련 재정지원도 상당수준에 이를 전망.

아울러 금년 및 내년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GDP 대비 5% 내외의

재정적자는 이미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폭을 상회

하고 있어, 이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총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정부의 적자재정 폭을 추

가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구성을 조

정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맞추어야 할 것임.

즉,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한 지원효과가 명확한 SOC 투자 등에 대

한 지출은 증대시키는 한편, 교육 농업 등의 분야는 과감한 세출조

정을 추진하고 획기적 세정개혁을 추진.

나 . 通貨政策

□ 통화정책 기조가 이미 확장적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정



책이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Over shoot할 가능성도 함께

경계하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잡힌 정책기조가 바람직.

추가적인 자산가치의 폭락은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의

구조조정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은 어느 정

도 확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나,

물가안정 기조가 저해될 정도의 통화팽창은 거시경제의 안정 및 구

조조정의 촉진이라는 그 어느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시각에서 판단할 때, 총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내년의 물가상

승률을 2∼3% 수준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정도의 총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기업부도는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적정한 수준의 구조조정 으로 간주.

□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RP금리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엔화가치의 급상승, 선진국의 금리인하 등 최근의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의 총수요를 일시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약하나마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지표의 호전가능성 및 최

근의 주가폭등도 자산가치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부분적으로 해소시

키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

다 . 外換政策

□ 현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은 사실이나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확충이 여타의 모든 정책목표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국제금융시장 및 주변국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외

환위기 이후 급증한 대외 공공차입(IMF , IBRD, 외평채)을 궁극적으



로 정부가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마다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

그러나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국내외 금리격차

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그 확충속도를 급속

히 하고자 할 경우 국내 거시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금년 상반기에 외환보유고를 급속히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수 및

수입의 극단적인 침체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변동환율제의 기본 취지가 대외

부문에서 발생하는 교란요인을 환율의 신축적인 가격기능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무리한 외환보유고의

확충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

□ 우리 경제의 외채 상환일정, 대외거래 규모, 국내 유동성 규모, 경상수지

흑자추세 및 환율의 가격조정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고를 500∼

600억 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하면 외환시장의 급작스러운 동요

를 소화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金融構造調整 現況과 課題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Ⅰ . 金融構造調整 推移 및 現況

IMF체제하에서 금융구조조정은 외환위기 탈출과 구조조정 하부구조 구

축을 위한 제1단계,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 시행 및 금융시장 안정화정

책이 병행된 제2단계, 그리고 구조조정의 마무리 작업과 신용경색회복

노력이 계속되는 제3단계로 구분

1 . 제 1단계

제1단계는 IMF사태이후 98년 4월까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외환유

동성 확보, 긴축금융정책 추진, 종금사와 일부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

정 시행, 구조조정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된 기간

(綜金社)

외환위기가 가장 먼저 나타난 종금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화된 종금

사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종금사로 일괄 인수시킴으로써 30개 종금사 중

현재 14개가 영업중

97년 12월 종금사에 대한 실사 및 경영정상화 계획서가 제출되었으

나 사안이 급박한 관계로 실사기간 및 경영정상화 계획서 준비기간

이 충분치 못했음.

98년 5월까지 14개사가 인가 취소되고 6∼7월에 2개사가 영업취소되

는 등 3차에 걸친 인가취소로 자금시장 혼란가중

(제일, 서울은행)



제일, 서울은행은 98년 1월말 감자 및 정부출자를 통해 일단 유동성위기

를 넘긴 뒤 자산실사를 거쳐 11월말까지 인수자 선정을 목표로 해외매

각 추진중

예금인출 등의 체계적 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두 은행에 대한 감자

및 정부출자가 자산실사 이전에 시행될 수 밖에 없었음 .

4∼7월중 자산실사를 거쳐 주간사인 M org an St anley와의 협의하에

본격적인 매각협상 진행 예정

2 . 제 2단계

제2단계는 98년 5월 이후 98년 9월까지의 기간으로서 기업 및 금융기관

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편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

력

(銀行構造調整)

98년 6월말 제1차 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5개 부실은행이 P &A방식으로

퇴출되고 7개 은행은 조건부승인

5개 부실은행을 P &A방식으로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구

조조정을 위해 시장지향적 방식보다도 우량은행과의 짝짓기 방식 활

용

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부실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우

량은행에 인수시키는 과정이 일부 원활치 못한 점 지적

97년말 BIS비율 8%이상인 13개 은행에 대한 실사 결과 건전성이 저하

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강력한 자구계획 요구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중 비용절감 부분은 조기에 실행 가능하나 자본



확충 계획은 단기간내에 실현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개별금융기관들의 증자계획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할 때 합병

을 통한 비용절감 및 규모증대 효과 기대

국내금융기관들은 업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가 범위의 경제 보다도 규모의 경제에서, 규모의 경제 보다도 비효율

적 부문의 축소에 따른 효율성 증대에서 유발

(리스사)

98년 5∼6월중 25개 리스사에 대한 자산실사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

라 10개 부실리스사 퇴출 결정

7월중 퇴출대상 리스사의 5개 모은행이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11월

중순경 채권단 합의를 거쳐 자산·부채 이전 완료 예정

모은행이 퇴출된 5개 리스사의 경우 자산매각 등을 통해 정리추진중

이나 저가자산매각 등에 따른 채권기관 반발 우려

(證券社)

34개 증권사중 2개사 인가취소, 4개사 영업정지, 2개사 조건부승인

위험도를 감안한 선진국형 자기자본규제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나 증

권업을 겸영하는 유럽의 은행과는 달리 국내증권사는 위탁매매업 중

심이므로 체계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음 .

단, 고유계정이 위탁계정에서 차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자본규

제 실시의 타당성이 인정



(保險社)

총 50개 보험사중 22개 보험사가 6월중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산

실사 및 자구계획을 평가하여 8월 및 9월에 경영개선조치 실시

4개 생보사에 계약이전 명령, 7개 생보사에 정상화계획 보완 및 이행

계획서 제출, 9개 생보사 및 2개 손보사에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하였

으나 유가증권 평가손실 반영 및 영업환경 악화로 이행계획을 지키

지 못할 가능성

조건부 승인 및 이행각서 제출 보험사들의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여

불이행사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필요

(地域金融機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230개중 16개가 경영관리, 9개가 경영지도중이며,

7개사는 가교금고 (한아름금고)로 계약이전후 인가취소하고 4개사는 매

각처리

99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가 시행되어 경영개선조치 가속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1,653개중 14개사 파산, 30개사가 경영지도중이며,

합병 등을 통한 정상화가 어려운 신협은 퇴출 처리

3 . 제 3단계

제3단계는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된 9월 이후의 기간으로서 일부 남아

있는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신용경색 완화에 치중

부실화가 심한 2개 보증보험사를 통합한 뒤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

기존 투신사의 경우 증자, 경비절감 등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향후 증권시장의 추이에 따라 구조조정 시행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1.8조원의 추가출

연 예정

Ⅱ . 構造調整에 대한 評價

1 . 金融構造調整 評價

금융위기가 금융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였으므로 정부의 직접적이고 광

범위한 개입이 필요

금융부실화가 일부분에 한정될 경우 시장원리에 입각해 우량기관이

부실기관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실기관을 퇴출

이번 금융구조조정은 전 금융권에 걸친 부실화로 인해 우량금융기관

에 의한 시장지향적 방식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기가 불가능

단, 구조조정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기 전까지 시행된 일부 구

조조정은 다소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부족

우리나라의 경제구조하에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은 동시 병행

이 바람직

금융기관 대출의 대부분이 기업에 제공된 구조하에서 기업의 부실은

곧 금융기관의 부실을 의미하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금

융구조조정은 무의미

단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크고 체계적 위험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반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 다소 늦게 진행되는 상황



금융구조조정의 손실분담원칙은 해당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되 bank - run의 가능성과 체계적 위험 및 대외신인도를 고려하여 예금

자와 해외채권자는 예외 적용

단, 금융기관 부실화가 소규모이고 지엽적일 때는 예금자와 채권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손실분담 가능

금융구조조정은 부실화 정도, 체계적 위험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하여 종금사, 은행, 제2금융권, 지역금융기관 등의 순서로 진행

종금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가 심해 가장 먼저 유

동성 위기를 겪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대기업 부도에 따른 부실채

권 발생과 외화유동성 문제로 유동성 위기 확대

제2금융권에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적었으며, 지역금융기관은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담보위주의

소액대출을 취급하므로 부실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음.

2 . 信用梗塞의 原因

외환 및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신용경색은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건전

성 회복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운용 축소에 기인

외환 및 금융위기 발생 직후 각 경제주체는 외화 유동성 확보가 시

급하였으므로 자금운용을 축소하고 자금조달에 치중

특히 IMF와의 합의에 따른 긴축금융정책은 고금리를 유발하여 기업

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을 가중시켰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재무압박

을 견디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

대부분의 기업들의 매출액이 30∼40% 가량 감소한 한편 매출액대비

차입금비율이 늘어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기존의 우량기업이

불량기업으로 전락하는 사태 확산



한편 금융기관은 기업부실화에 따라 부실채권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건전성이 급속히 저하되었으므로 BIS비율 달성 등 건전성 제고를 위

해 신용위험이 큰 자산운용 축소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과 함께 외화차입

에 어려움 발생

부도율 증가와 재무구조 악화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점은 대

부분 하락하였으며 신용위험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규대출 중단 및

기존대출 회수

기업의 신용위험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97년 연중 계속

된 기업부도 등으로 이미 작년말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

이와 같은 신용위험에도 불구하고 98년 6월 BIS비율 달성을 위해 은

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때까지 은행대출금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최근

대출잔액은 97년말 대비 유사한 수준

외환 및 금융위기 발발이후 1년간 최종 수요의 감소와 함께 기업의

생산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므로 작년말 수준의 대출규모가 경제

활동수준과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단 아직도 국내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기업구조조정 대상

에 있거나 또는 외화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경우 신규

차입수요가 계속되는 실정

금융기관의 경우 BIS비율이 충족되었을지라도 기업의 신용위험이 해소

되어야 신규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신용위험이 큰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규대출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

의 건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결국 정부의 추가 개입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만 증가



단, 최근 대외여건이 호전되고 부도율이 계속 하락하는 등 신용 위험

이 점차 감소할 경향을 보이므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또한 기업구조조정 결과 회생가능기업과 회생불능기업의 구별이 가

능해지므로 신용경색현상 해소에 유리한 여건 조성

Ⅲ . 政策課題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경제내의 불확실성이 제

거되고 금융경색 해소 및 경기활성화가 가능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한 이해관계자들의 불확실성과 고

용불안 등으로 소비위축 및 사회적 불안심리 지속

기업구조조정이 조기에 매듭되지 않는 한 부실채권 발생과 기업신용

위험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려로 신용경색이 지속될 것이므로 조속히

마무리 될 필요

특히 w orkout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부실채권을 조

기에 처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

향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국제기준을 적용한 일상적인 감독을 통

해 부실화 정도가 심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시행

최근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이므로 앞

으로는 자구노력에 의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함.

향후 2년동안 상당한 규모의 증자 및 외자유치 등의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한 건전성은 다시 악화될 수 있

음.



자본확충과 함께 선진금융기법을 조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개방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구노력 필요

향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다시 시행할 경우 기존에 시행된 사례의 문

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접근이 필요

부실기관 퇴출의 경우 자산·부채 인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을 사전에 파악하여 명확한 룰을 제시해야 하고, 부실기관퇴출도 자

금수요가 적은 시기에 실시

규모 및 체계적 위험 가능성이 적은 금융기관 퇴출의 경우 시장지향

적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금융기관 평가시 적용되었던 평가기준중 일부 취약한 부분은 다시

검토, 수정될 필요

신용대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금융기

관의 신용정보 축적·유통·분석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

기업은 기업신용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준

에 맞는 회계, 감사 및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재무구조도 국제적 수준

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개별 기업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보대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업전망을

고려한 신용대출을 적극 활용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일정수준 완료되면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

성 확보 및 겸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즉 정부출자 지분을 민간에 완전 매각한 후에야 금융기관의 경영자

율성 및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 할 수 있음.



이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은 당분간 자본확충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에

주력하고, 정부는 현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방안 및 하부구조 구축에

노력해야 함.

신용경색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신용

위험이 감소하기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이 중요

신용경색은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전되고 부도율이

하락함으로써 신용위험이 감소할 때 해소될 전망

이미 대기업은 상반기에 CP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

의 자금을 확보한 반면, 간접금융 의존도가 큰 중소기업은 신규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당분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보증대출의 부실화율이 높아 재정부담 문제가 유발되므로 무한

정 증대시키기는 어려울 전망

만약 금융기관의 기업평점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금융기관이 대량

부실화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가 다시 금융구조조정에 개입하

면 국민부담만 증가



公共部門 改革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Ⅰ . 개혁 전반

□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부문의 개혁은 속도와 효과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정부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대체적으로 일치

민간 연구원들이 제시한 방안도 대체적으로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사항이지만 속도와 효과를 의문시

이는 공공부문 개혁의 M aster P lan이 부재함에 따라 우선순위 및 일

정 등이 불분명한 데서 출발

□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전반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

규제개혁이나 민영화 등에 대한 개별적 보고서보다는 기획예산위원

회의가 주도하에 총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도 제고

보고서는 개혁의 기본방향, 추진 상황, 향후 추진과제, 성과 등을 포

함

예를 들어 기본방향과 성과는 Annu al Report to the Prim e Minister

on the Pub lic Service of Canada를 참조

□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국

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동일한 만족 수준에 대해 국민이 최소한의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임

공공부문은 조직에 자원의 투입으로 민간에게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제공 (delivery )를 통하여 민간의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공공부문 조직 및 운용 (sy stem ), 인적·물적자

원(input ), 생산 효율성 및 효과성 (output and outcom e) 분야로 구별

Ⅱ . 조직 및 운용

1 . 중앙·지방정부

□ 조직 및 사업 조정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

조직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m arket test )보다는 캐나다의 프로그램 리뷰(progr am review )

가 벤치마킹으로 더 적합

이를 통하여 조직의 형태(정책부서, 사업부서, 공기업 등), 기능의 이

양(지방정부 및 민간) 및 폐지를 추구

예를 들어 민영화 및 민간위탁, 정부 부서의 공기업화 또는 사업소화

(executive agency ) 등을 달성

※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부총리제 및 위원회의 신설 등은 원칙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부서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Progr am Review

① 공공이익(public interest test ): 공공(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② 정부역할(role of government test ): 필수적인 정부의 역할인가?

③ 중앙·지방정부(federalism test ): 중앙정부인가? 지방이양 업무인가?

④ 민간이양(partner ship test ): 민간 이양(전부·일부) 대상은 없는가?

⑤ 효율성(efficiency test ): 어떻게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인가?

⑥ 재정능력(affordability test ): 재정적 제약하에서 가능한가? 포기 대상은?



□ 지방조직의 경우 계층 축소와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지방정부의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조정, 교부금·양여금·

국고보조금 간의 역할과 기능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2 . 공기업 민영화

□ 효율성 제고, 정부 부문 축소, 수입 증대 측면을 고려할 때 과감한 민영

화 정책이 필요

방위산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취득한도 등 외국투자자

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함.

공기업의 매각 방식은 공개매각이 투명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만 교역매각 등도 공기업 매각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함

재무구조개선과 민영화 참가 자격 연계, 고용승계에 대한 인센티브,

종업원지주제 확대 등은 민영화의 본질과 배치되거나 시장경제 원칙

에 위배되는 불필요한 규제임

Ⅲ . 인적자원 및 재정

1 . 공공부문 인적자원

□ 임용 및 정원관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

고시의 장기적 폐지, 특채 제도화, 계약제 공무원 및 부분 고용직의

확대 등으로 공공부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되도록 구체적 일정과 규모 제시



정원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부서의 자율성과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

에 적응을 어렵게 하므로 인원과 보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 보수·직무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과급제, 연봉제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위분류를 세분화하고 직류간 전보

를 억제하며, 최소 근무기간 등의 설정으로 잦은 이동을 방지

□ 자율성 및 책임 강화

부서의 관리자에 조직 변경, 고용 인원, 예산 운용 등에 있어서 자율

권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을 추구하도록 함

부서의 관리자가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

과계약제를 확산

실적평가의 결과는 재임용과 보수의 기준으로 활용.

2 . 재정

□ 제도

중기재정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재정의 안

정성, 신뢰도 제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

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

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회계

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점진적으로 이행



각종 특별회계·기금을 정비하여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사

업주체의 다기화로 인한 낭비요인을 축소.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상설화와 이를 지원할 전문기구 설치로 예

산과 결산의 연계 강화

□ 운용

일반회계 중심의 현행 재정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특별회계, 기금, 지

방정부 및 공기업도 포함된 통합재정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재

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

부서의 인건비·물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단일항목으로 편성하여

부서로 하여금 예산의 경제성·효율성·효과성을 추구할 유인을 제

공.

대규모 국채발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괄부서의 지정 또는

신설 추구

Ⅳ . 효율 및 효과성 제고

1 . 규제개혁

□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필요한 규제의 강화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진입 및 가격규제 폐지 또는 완화

공정경쟁, 상호지급보증 및 출자 제한, 환경 등 시장기능의 활성화나

건전성 강화 및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규제의 강화



2 . 성과주의

□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

부서별·조직별·단위사업별로 독자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성과를

계량화하여 공표.

개별 부처가 독자적인 성과지표를 개발·공표하고 중앙부서(예: 기획

예산위원회·총리실)는 성과지표의 적합성을 점검.

주요 정책 및 사업은 사업평가를 의무규정으로 강제하고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을 평가의 객관성과 수준을 제3의 기관이 검증

□ 서비스 기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기준 설정과 고객

만족도 결과를 행정기관 평가에 반영

시민헌장과 같은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기준 외에도 납세자권리헌장

처럼 분야별 서비스 기준을 설정

3 . 경쟁 요소 강화

정부 비용을 축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 외부계약제(contr act out ), 바

우처(voucher )제도, 내부 가격결정, 재산권의 창출, 내부 시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기획예산위원회가 시장방식에 대한 정보(모범사례나 문제점)를 제공하

고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각 부서 및 기구에 전파.

4 . 부정부패 축소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부정부패를 축소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봉사하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



企業構造調整 推進方向

산업연구원 김용열

Ⅰ . 기본시각

1 . 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한시적인 역할이 불가피

함.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구조조정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과거의 누적된 문제를 풀고 제도적

틀과 게임의 룰을 만듦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

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기업위주의 산업정책과 관치금융의 관

행하에서 누적된 폐해를 시정해야 하며 규범제정자로서의 역할을 위

해서는 시장규율과 시장압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2. 기업구조조정의 한국적 특징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완전히 부실화되기 전에는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

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나 제3자의 외압에

의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또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구조개

혁에 관한 기본인프라 내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복잡하고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함.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별기업차원의 구조조정

(corpor ate restructuring )이 아니라 기업그룹차원에서의 구조조정

(bu siness group restructuring )이라고 볼 수 있음.

재벌체제의 부작용과 폐해를 조속히 시정하되 네트워크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소유경영체제하에서 기업그룹전반에 걸쳐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오너경영자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오너경영자의 재산권이나 영향력 극대화로 여타 주주 내지 이해관계

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우리의 경우 과거 정부주도 메카니즘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나 금융개혁을 통해 M &A시장 및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메카니즘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M &A시장과 함께 기업활동의 공동감시자로서 은행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임.

Ⅱ . 부문별 추진방안

1 . 재무구조 건실화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는 자기능력범위를 벗어난 과다차입을 억제하기 위

한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부채

비율 감축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보증해소만은 반드

시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부채비율의 감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최근과 같

이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불인정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는 방안

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의 자율적인 심사기능을 위축시키는 등으로 시행상의 한계가 있음.

상대적으로 부실화의 정도가 덜하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

융기관이 선별적으로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가치개선작업(w ork - out )의 일환으로 주거래은

행의 주도적인 판단아래 채무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부실화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2 . 사업구조 재구축

금융기능이 정상화되고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기업 스스로 사업범

위를 축소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정부

는 사업구조 재구축과 관련하여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고 빅딜을 추진하

는 등의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 .

정부는 빅딜이든 업종전문화든 기업이 사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

도록 세제감면이나 절차간소화 등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문호는 계속 열

어놓되 최종적인 판단은 기업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음 .

그간 관련된 법률 및 제도들이 상당히 정비되었으나 이에 더해 기업

분할제도 및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산업분야에 있어서 과잉·중복투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닌 산업전체의 차원에서 투자조정의 문제를 적극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도로

운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업종의 기업간에 설비이전이나 사업매각을

하는데 따르는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3 . 지배구조 선진화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 오너경영자(재벌총수) 및 이를 보좌하는 스탭조

직 (기조실, 비서실 등)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도록 사실상의 이

사와 충실의무의 규정을 상법에 반영해야 함.

재벌총수가 주력기업 최고경영자로 취임토록 유도한다던가 기조실

등 스탭조직을 정리 내지 해체토록 한다는 정책방안은 효과가 의문

시됨.

사외이사제의 시행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얼

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채권자나 기관투자가가 추천하는 인사가 사외이사

로 선임되도록 하고 선임된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

록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소수주주권의 강화나 기관투자가에 대한 의결권 허용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4 .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집단 전체의 결합재무제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개

별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더욱 제고되어야 함.

결합재무제표가 의무화되기 이전이라도 개별재무제표에 계열사간 지

급보증이나 내부거래를 완전공시토록 해야 할 것임 .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는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임.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서구기업의 감사위원회(audit com mittee)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지배대주주나 최고경영자에 의해 감사인의 기능이 위축되

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실효성이 없는 상법상의 監事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또한 이미 외국에서도 그 효용이 입증되지 않은 사외감사제의 도입

을 즉각 중단할 필요가 있음.

회계감사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감사시장의 개방을 통해 회계감사서비스의 경쟁이 촉진되고 부실감

사와 분식결산이 용인되는 풍토를 불식시킬 수 있음 .

5 . 부실기업 정리

대내적인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서나 대외적인 신인도 회복을 위해서 부

실기업이 시장에서 빨리 퇴출해야만 나머지 부분의 구조조정이 진전될

수 있음.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서는 이미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문제

기업들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부실화 가능성

이 있는 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합의도출이 선

행되어야 함.

기업가치의 산정이나 퇴출방법을 둘러싸고 관련 이해당사자간에 마

찰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퇴출대상기업을 우량기업에 합병시키

는 방법으로 퇴출을 지연시키고 있음 .

최근 기존의 화의나 법정관리와 다른 트랙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도를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신속처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

나 현재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비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지 미지수임.

더구나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 등 미묘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방식이 아닌 법률적 강제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

거나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염려도 있음.

Ⅲ . 정책방향

1 . 정책시행의 기본원칙

지배구조 선진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는 시장의 규범을 만든다는 차원에

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함께 단기적인 위기극복 내지 과거

누적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실기업이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에 대한

처방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만 후자의 과제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함.

부실기업의 조속한 퇴출은 나머지 부문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경영정상화의 차원에서 금융비

용을 낮추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시행하고 경쟁력강화의 차원에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로 재편하도록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경영투명성이나 지배구조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

할이며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부실기업 정리와 재

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인정됨.



반면에 기업의 사업구조에 대해 정부나 은행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실기업 정리나 재무구조 개선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할 것임.

<표> 기업구조조정 정책시행의 평가요소

투명성 지배구조 재무구조 사업구조 부실기업

중요성

정당성

◎

◎

◎

◎

○

○

○

△

○

○

주: ◎: 상당히 해당됨, ○: 해당됨, △: 해당이 덜 됨.

2 . 기업구조조정의 장애요인

다양하고도 강도높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이 원활히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대기업 특히 상위 5대기업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자금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그냥 끌어안고

있다보면 어떻게든 되리라는 인식이 강한 듯함.

또한 계열사간에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로 인하여 어느 한 부분을 정

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함.

둘째 구조조정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

아직 불확실성, 거래비용이 높은 편이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침

체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셋째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합의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조차 실행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조정이 수반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진전

되지 않고 있음.



마지막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하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점임.

관련된 당사자 사이에 필요최소한의 규율(discipline)이 정착되기 전

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어려움이 가

중되게 될 것임.

3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임.

둘째 금융개혁과 함께 자본시장의 조속한 육성이 필요함.

자본시장에서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을 하는 비용을 경감시

켜 주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기업과 금융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서 단기간

에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탄

력을 주게 될 것임 .

어느 한 측면이 계기가 되어 여타 순환계도 원활히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 선순환의 구도임 .

넷째 제한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할 것임.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하여 총수요를 조절하고 특히 증가된 통화가

금융기관에만 머물지 않도록 소비자금융을 확대해야 함.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개혁

에 대한 반발이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음 .

개혁방향에 대해 범국민적 공감대와 당위성을 갖도록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輸出增大方案

산업연구원 심영섭

Ⅰ . 수출현황

1 . 수출실적

수출증대는 외환유입과 실업감소 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절실하게 필

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임.

그럼에도 금년들어 수출이 5월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6개월째 마이너

스 증가율을 지속, 10월 말까지의 수출액은 총 1,087억 달러로 작년 같

은 기간에 비해 2.9% 감소

98년도 무역 현황 (억 달러, 통관기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10월
1∼10월

합계

수출
322

(8.5%)

350

(- 1.6%)

310

(- 9.4%)

109

(- 12.8%)

1,087

(- 2.9%)

수입
239

(- 35.5%)

237

(- 36.7%)

216

(- 39.5%)

77

(- 37.5%)

767

(- 37.5%)

무역수지 84 112 93 32 320

( )는 작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그러나 금년도 우리 수출의 성과는 대만,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의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아시아 각국의 98년도 수출 및 무역수지실적

국가

(기간 월)

한국

(1∼10)

일본

(1∼8)

중국

(1∼8)

대만

(1∼8)

홍콩

(1∼5)

싱가폴

(1∼6)

태국

(1∼7)

말레이

시아

(1∼4)

인도네

시아

(1∼6)
수출증가율

(%)
- 2.9 - 8.8 5.5 - 7.4 - 2.0 - 10.3 - 4.3 - 8.8 - 3.7

무역수지

(억불)
320 655 1,187 36 - 78 34 65 30 108

2 . 수출부진 요인

수출부진이 주력수출시장의 침체, 경쟁국 통화의 동반 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기인하나, 국내적으로 금융경색과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

품의 단가하락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금융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환어음매입 및 수입신용

장개설 실적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함.

수출환어음매입잔액 (98. 10월 말) : 97년 11월말의 74.0% 수준 - 수

입신용장개설잔액 (98. 10월 말) : 97년 11월말의 59.3% 수준

수출이 물량으로는 금년 들어 23% 정도 늘었으나 수출단가가 크게 떨

어짐으로써 금액기준으로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수출단가지수 (95=100) : (97.1∼8) 76.1 → (98.1∼8) 60.8 (- 20.1% )

수출물량지수 (95=100) : (97.1∼8) 139.1 → (98.1∼8) 171.7 (23.4% )



Ⅱ . 수출촉진대책과 문제점

1 . 수출입금융지원 대책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경색으로 인해 무역업계가 직면한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금융지원을 확대

가용외환 53억 달러를 무역업계에 지원하기 위해 확보 (수출용 13억

달러, 수입용 40억 달러)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증액(3조 6천억원 → 7조 6천억원) 및 금리

인하 (5% → 3% )를 통한 금융부담 완화

무역금융의 포괄적용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순증액에 대해

한국은행이 전액 지원

무역어음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확대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지원 확대

정부예산 1조 3천억원 및 ADB 차관자금 10억 달러를 활용해 신용보

증재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 확대

수출보험공사에서 L/ C 베이스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액 신용보

증을 해주는 등 금융기관의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종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

2 . 문제점

무역금융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수출현장

에서는 여전히 금융경색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

금년 4월부터 수출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53억 달러의 자금

집행실적이 9월 말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음.



수출입금융 집행실적 (98. 9월 말 현재)

시작일
집행실적 (백만 달러) 집행 비율

(%)확보된 재원 집행 규모

수출환어음 매입자금

- 한은 외환보유고

- 수은 자체자금

5. 1

6. 1

300

1,000

129,6

95.5

43.2

9.6

수입 L/ C 개설자금

- IBRD 차관·외환보유고

- 일본 EXIM 자금

4. 6

6. 1

3,000

1,000

1967.1

479.0

65.6

47.9

합 계 5,300 2,671.2 50.4

수출현장에서는 L/ C나 수출계약서를 갖고서도 금융경색으로 수출선

적을 못하는 기업이 허다 : 10월 말 현재 수출환어음매입잔액은 작년

11월 말의 74%, 수입신용장개설잔액은 60% 수준

금융기관 및 대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금융 및 신용경색이 지속됨

에 따라 수입 L/ C의 개설이 여전히 부진

수입 및 수입 L/ C 개설 실적 (백만 달러)

1997년
1998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1일 평균 수입액 514 353 332 293

1일 평균 L/ C 개설액 418 221 207 189

금융애로를 크게 겪는 기업은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활발한 기업, 신규

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대출연체에 걸린 기업 등임 .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무역금융의 경우 담보 부족 및 신용

위험, 은행의 구조조정, BIS 비율 맞추기에 따른 대출기피 등으로 실

제 중소수출기업에는 대출이 부진한 실정

IMF 이후 설비증설시 기계를 담보로 설정해 주지 않고 부동산 담보

만을 요구하고 있어, 시설투자가 활발한 기업일수록 운전자금의 부족

현상에 직면 (IMF 이전에는 기계 및 설비 담보 가능)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는 L/ C베이스가 아닌 전년도의 실적베이

스로 무역금융 및 신용보증 한도를 정하므로 과거 실적이 없이 신규

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은 금융애로에 직면

부도위기를 넘겼어도 연체에 일단 한 번 걸린 기업의 경우에는 연체

금을 상환하고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수출할 수 없는 사례 발생

추경예산을 통해 신용보증재원을 추가로 5,000억원 확충하였지만 중소기

업의 보증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보증여력에 한계

수출환어음의 매입시 부담하는 환가료는 많이 낮아졌으나, Libor + 1%

정도인 경쟁국의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편이고, 외환매매수수료율

도 외환위기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 추이 (%)

외환위기 전 97. 12 98. 5 98. 10

환가료
Libor +

1.0∼1.5
+5.5∼15 +4.5∼7.0 +3.0∼5.0

외환매매수수료율
매매기준율 ±

0.4
±5.0 ±1.5∼2.5 ±1.0∼2.0



Ⅲ . 향후 개선과제

1 . 금융애로 해소방안

BIS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수출입관련 여신제공을 기피

하는 현실을 감안, 수출보험기금 및 신용보증재원의 추가확충 필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 중 수출입관련 보증이 현재 10% 내외에 불과

하나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25% 수준까지 상

향조정해서 운용

신용이 우량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L/ C를 소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신용보증

신용경색으로 가장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활발한 기업,

신규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 연체에 걸린 기업에 대해

L/ C 베이스 위주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활성화

퇴출된 은행과 거래하던 수출기업의 신용문제를 조속히 재구축하고, 자

금여유가 있는 우량은행에서 수출입금융 지원 확대

수출입어음 매입시 은행의 환가료 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대출을 확대하여 자금의 조달비용을 낮추도록 하

는 방안 강구

중국, 아세안 등 금융불안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있는 아시아 수출시장에

서 교역기반을 강화하고 위축되고 있는 수출을 늘려나가기 위해 수출신

용상호보증제도를 도입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을 보다 간편하게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2 .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 여부

최근 금리하락으로 무역어음 할인이 활발해지고 있고, 원화기준의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수출부문의 자금형편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자기신용이 가능한 기업은 무역금융보다 시장원리에 가까운

무역어음에 더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30대 또는 5대 그룹을 구분하여 무역금융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6대 그룹 이하에서는 재벌해체가 진행중이므

로 그룹이 아닌 기업단위의 평가로 무역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

다만 대기업에 무역금융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기업별로 구조조정을

마치고 재무구조가 건실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서 시행되어야만

또 다른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음.

설비투자나 기술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출입금융을 원활

히 할 목적으로 무역금융에 의존하는 것은 품질 및 기술경쟁력의 향

상과는 무관하게 이미 수출단가가 크게 내린 상품의 수출만을 늘리

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수출품의 중장기 경쟁력에 대해

서도 심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무역금융의 W T O 협정상 특혜성 여부는 30대 그룹 이하의 대기업이

나 30대 그룹 이상의 대기업이나를 막론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야 마땅



失業對策의 推進現況과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I .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확대와 공정한 고통분

담의 사회적 합의 틀 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사회 통합적 구조조

정이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임.

첫째,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구조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함.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

전망 (social safety net )을 구축함.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업촉진을 하기 위

한 단기보완대책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함.

II . 실업대책 현황

현행 실업대책은 크게 일자리 제공, 고용안정,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

업자 생활보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고용창출대책은 공공투자사업, 공공근로사업, 창업지원 등을 통해 새

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흡수하고자 하는 사업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통해서는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구인·구직연계체제를 확충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을 도모하고 있음.



실업자 생활보호는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보호, 대부사업, 공공근

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

임.

고용유지대책은 흑자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기업의 고용유지노력

을 지원하여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융·재정상

의 지원과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지원이 있음.

이같은 실업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7조원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더 큰 규모의 실업대책 예산을 계획 중에 있

음 (표1 참조).



[그림 1] 98 실업대책 체계도

실 업 대 책

고용유지

(job keeping)
고용창출

(job creation)
직업훈련(job training) 및
취업알선

(job placement )

실업자 생활보호

(social care)

○건전기업 도산방지

- 신용보증 확충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지원

- 업무공유 지원
- 일시휴업 지원
- 인력재배치 지원
- 고용유지 훈련

○신중한 고용조정

관행 정착

○공공투자사업 조기

집행·확충

○공공근로사업 확대

○소기업 등 창업촉진

○수출기업 고용확대

○외국인 추자 촉진

○사회간접자본 투자확

충방안 검토

○직업훈련 확충

- 전직실업자 재훈련
강화

- 신규실업자 대학 등
직업훈련 확대

- 화이트칼라 창업훈련
- 대졸 인턴사원제
유도

- 자부담 고급훈련제도
도입

○구인·구직연계체제

확충

- 인력인행 증설
- 지방노동관서 민관상
담원 배치

- 고용정보 D/ B 구축
- 해외취업알선 강화

○실업급여 확충

-고용보험적용 확대

○생활안정 대부사업

○공공근로사업 실시

○영세실직자 보호

- 생계·의료·교육보험
- 노숙자 등 급식, 숙소
제공

○민간단체의 자발적 실업

대책 지원



<표 1> 실업대책 추진실적(10. 15 현재)

(단위: 억원, %, 천명)

구 분

예 산 대 비 인 원 대 비

비고
목 표 누 계 목 표 실 적

진도 진도

합 계 100,707 70,281 69.8 2,914 1,938 66.5

◇ 일자리 제공 48,614 37,238 76.6 401 358 89.3

공공근로사업 10,444 9,024 86.4 400 357 89.3

한전송배전시설 투자확대 6,000 6,000 100 - - -
9.26 현재

10,320명 고용효과

벤처기업창업지원 등 4,000 2,555 63.9 - (1,367) -
창업지원 1,783억원

대체지원 772억원
S/ W벤처기업 지원 1,000 1,000 100 - (245) -

귀농·귀어 창업지원 220 209 95.0 1 1 100
귀농지원 200억원

귀어지원 9억원
주요 SOC투자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26,950 18,450 68.5 - - -

예산재배정기준

(고속도로, 공항 등)
◇ 고용안정 22,674 17,295 76.3 536 510 95.1

해고회피 노력지원등 2,724 661 24.3 536 510 95.1 계획신고 826천명

신용보증확충 9,000 9,000 100 - - -
3.4조원 출연

31조 7,201억원 보증

주택건설지원(중도금대출) 3,000 3,000 100 - - -
벤처창업자금 3,000

억원 전환(7. 31)

외표대출 만기연장 7,950 4,634 58.3 (1,300) (509) (39.2)
1,950억원(413업체)

자진상환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9,011 4,661 51.7 354 239 67.5

실업자 직업훈련 등 7,377 4,068 55.1 320 230 71.9 368천명 계획승인

구인·구직 연계체제확충 660 391 59.2 - - -
고용안정센타(40)

인력은행(12)증설
고학력 미취업자 지원 810 180 22.2 31 6 19.4

여성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164 22 13.4 3 3 100

◇ 실업자 생활보호 20,408 11,087 54.3 1,623 831 51.2

실업급여지급 8,500 5,565 65.5 512 340 66.4

실직자 대부 6,000 3,919 65.3 95 60 63.2

저소득실직자 생계보호 2,160 1,110 51.4 311 175 56.3
생계보호 102천명

자활보호 73천명

임용근로자 대책 450

저소득자 양곡구입지원 등 398 377
10월-지원인원조사

11월-자금지원

실직자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1,000 449 44.9 250 255 102 3/ 4분기 학비지원

임금채권보장 1,900 44 2.3 78 1 1.3 자금배정 798억원

(국민연금 대부) (10,000) (5,856) (58.6) (250) (180) (72.0) 비예산 사업

자료: 노동부



Ⅲ . 실업대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신속하고 일관된 구조조정과 경기 활성화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서 경제구조의 개혁과 경기활성화를 통하여 건

전한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재의 실업이 대부분 경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경기부양책만 쓸 경우 실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

※ 과거 일부 산업의 경기과열로 인하여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임금

과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인력난 현상이 발생하여 제조업 등 3D 업종

에서 해외인력을 쓰는 등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음. 이

것은 오히려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사회안전망의 확충 필요

실업급여, 실업자 생활보호 등 실업자에 대한 직접 지출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

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98년에 크게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상당수의 임금근

로자가 아직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용보험제도의 사회안전

망으로서의 기능이 불완전함.

일부에서는 고용보험의 대상확대가 가져올 복지병을 우려하고 있음. 그

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수혜 수준이 복지병을 우려할만한

정도도 아니며, 또한 현재의 고용보험확충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지 급

여수준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병 초래효과는 미미.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① 생활보호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아래로부터의 기

초보호망을 상향조정하고, ②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여 위로부터의 사회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Dead Zone)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함.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또한 한번 구축된 사회부조제도를

폐지하기는 매우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한

시적 사회부조제도가 필요함.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효율성 제고 필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의 혼란, 비생산적 활동에

비용지출, 과다한 임금으로 복지병 유발 등의 지적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미비된 가운데 한시적, 보조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이 필요함.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 복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지속적으로 시행

하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평가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인 재원투입을 하는 것이 필

요.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최우선 순위의 정책은 아님.

기업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하는 것은 상충된 정책이라

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님. 다

만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단기적인 수요위축이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애써 구축해 놓은 인적자원을 해고해야 할 경우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

이 있음.

따라서 고용안정 정책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으며, 이미 정

부도 이에 대한 지원범위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직업훈련과 재취업원활화 대책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정책이 아닌 실직자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실직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훈련실시를 위하여 실업자 profiling과 훈

련희망자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등의 강화가 필요함.

민간직업소개기관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 필요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평가 및 피드백 체제의 미흡, 실업대책 대상별 특성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수요(needs) 파악 부족 등이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노동시장의 정보체계 (LMI system) 구축이 시급하며, 취약한 공공직업안정조직

을 강화하여야 함.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업무와 인력은행의 취

업알선기능을 통합하여 동일 장소에서 고용보험 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하는 고용안정센터를 구축하여 실업자 대책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실업대책 평가단 운영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세부사업별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

시하고 이를 근거로 그 이후의 사업을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프로

그램의 개발, 상담과 지원체계의 확충,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분

석 등이 각 사업의 인프라 구축의 한 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최근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과 향후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관호

I . 배경

□ 외환위기 발생이후 외자조달과 경제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

자유치의 필요성이 대두

종래의 소극적인 투자정책,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불충

분한 투자지원제도 하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

려움.

이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정책, 비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충분한 투자

지원체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했음.

II . 최근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 내용

1 . 외국인투자환경 제도개선

□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외국인의 적대적 M &A 허용

- 외국인이 1/ 3 이상의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시 이사회의 동의 요건

폐지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형태

의 M &A를 자유화

외국인투자업종 개방

- 외국인투자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대상

업종 확대



·98.4: 건물임대업 등 7개 업종 전면개방, 선물거래업 부분개방,

유선방송업 등 2개 업종 개방범위 확대

·98.5: 주유소 등 11개 업종 전면개방, 담배제조업 등 2개 업종 부

분개방, 발전업 등 7개 업종 개방범위 확대

·예정: 서적출판업, 정기간행물발행업, 도박장운영업 등 추가개방

계획

외국인의 토지취득 자유화

- 외국인 토지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외국기업의 임직원용 주택용지, 상업용지,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

한 취득 제한 철폐

□ One- Stop 서비스체제 구축

외국인투자절차의 간소화

- 신고수리제의 단순 신고제로의 전환, 신고 및 등록기관의 확대, 영

문서식의 채택, 외자도입보고 절차 폐지, 비거주자의 거주자 신고

대리인 지정제도의 폐지, 자본재 및 원자재 도입시 검토확인 제도

완화 등

외국인투자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제도 마련

- 인허가 민원에 대한 일괄처리 및 자동승인제 도입, 관계기관의 인

허가 거부처분시 처리절차 마련 등

KOT 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

- KOT RA를 외국인투자전담기구로 개편하여 외국인투자관련 유관부

서와 지원체제 구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업무수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기구(옴부즈맨) 설치

- 투자진흥센터에 외국투자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고충처리기구

설치

□ 외국인투자 유인제도의 대폭 보완

외국인투자기업 국세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7년간 100%, 3년간 50%)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및 제조업 지원 등에 효과가 큰 첨단산업 지

원 서비스업을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

- 기존의 265개 기술·품목에서 446개 기술·품목으로 확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매각제도 개선

-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확대(갱신가능),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납

기연장,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등의

국가소유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기준 완화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현행 취득세, 재산세, 종

합토지세)에 등록세 추가

- 지자체가 8- 15년 사이에서 지방세의 감면폭과 기간을 조례로서 정

할 수 있도록 재량부여

□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대규모투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권을 갖는 외

국인투자지역 제도 도입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적용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

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지

원

III .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및 전망

1 . 실적

□ 그간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올해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은 1월을 최저점으로 점차 증가, 5월 이후에는 전년도 동기대비 꾸

준한 증가세 유지

<월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 )

9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30 199 243 567 659 663 1235 407 532

(△85.1) (△45.2) (△72.6) (△63.8) (170.1) (24.9) (203.4) (128.7) (22.6)

주: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 98.1∼9월중 기존주식(M&A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1,008백만불(21.7%),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684백만불(57.9%)임.



2 . 전망

□ 투자자의 입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유치국의 안정된

경제환경과 경제성장 전망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주목적은 시장추구에 있는 만큼

우리경제의 성장 전망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따라서 향후 외국인투자유치 전망은 우리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기미

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음.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진 제도개선 노력은 경제회복 시점에서부터 본

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IV . 향후 정책과제

1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원활한 작동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와 내용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

도정비가 요구됨.

외국인투자 업종개방이 확대되었지만 관련 개별법률상 설립요건 등

실제 업종진입시 제약을 받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국인투

자촉진법이 제정·시행(98년 11월 17일)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규정을 매년 1회 재정경제부에서 통합공

고할 예정으로 있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은 내용상으로는 다

른 경쟁국에 비해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인센티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맞추어 시

행령·시행규칙이 정비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지원제도의 체계화,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을 담당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등이 필요함.

2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외국인투자유치는 긴급한 외자조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함 .

현재 GDP대비 3%선에 머무르고 있는 연간 외국인투자유치규모를

적어도 세계 평균수준인 9%선까지 올릴 때 까지 현재와 같은 적극

적인 노력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임.

외국인투자 문제는 관심에서 벗어나면 정책적 퇴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 외국인투자 정책과 타정책과의 조화 문제

□ 외국인투자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 외국인투자에 관

한 정책과 경쟁, 환경, 노동 등의 국내정책과 상충되는 경우가 자주 발

생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경우 관련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단지 외국인투

자가와의 알력만을 유발하여 투자유치 노력에 큰 손상을 미칠 수 있

음.

정책의 우선순위의 설정, 정책간의 조화문제 등을 취급하는 기구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역할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임.

4 . 국내대우 수준의 절대적 향상이 필요

□ 내국민대우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내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를 부여한다

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임. 따라서 국내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수준이 낮

으면 내국민대우는 그다지 의미있는 개념이 아님 .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지향목표는 내국민대우가 아니라 내·외국투

자에 동등히 부여대는 대우 수준의 향상에 두어야 할 것임.

독점 등과 같은 비차별적인 진입장벽의 해소, 민영화의 촉진을 통한

투자기회의 확대, 경쟁제한적인 기업관행의 해소 등을 통해 경합적

시장을 조장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